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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규모 사업장 등 관리 사각지대 발굴하고
유해화학물질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여러 부서에 분산…업무 중복성도 보여

서울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사업장은 적어도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

모 사업장이 산재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이용률이 높은 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장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울은 국내의 약 20%에 해당

하는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며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는 거대 소비도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

럼 용품이나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

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시민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제품 배출유형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소비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장형 사업장 배출유형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과 근로자가 영향범위에 속하며, 법적 관리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주로 중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 관리 대상 공장형 사업장과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공장형 사업장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마지막은 미용실, 세탁소, 네일숍처럼 생활공간 주변에 산재해 공장형 사업장보

다 영향범위가 넓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형 사업장은 서울시 생활환경과와 물재생시설과가 관련 업무를 

일부 맡아 하고 있고, 소비제품의 유해성 등 안전성은 민생경제과와 생활보건과가 관련 업무를 

계획 중이다. 생활보건과는 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중위생 차원에서 생활보건과가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보건과, 민생경제과, 생활환경과와 협력해 생활용품 중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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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검사, 사업장의 오염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물재생시설과와 함께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소비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 분

산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업무의 중복성도 보인다. 또한 현 조직체계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

형을 모두 아우르는 것도 아니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해외도시는 시민 알권리 보장 위해 조례 만들고 전담조직도 운영

해외 일부 도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자체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해 정보제공,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스톡홀름의 사례들은 서울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녹색 

제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매를 실천한다. 더 나아가 녹색 제품리스트를 공개해 시민들도 녹

색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부는 세탁소, 네일숍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장도 유해

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정부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화학물질 제품을 많

이 사용하는 청소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녹색청소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방출량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중소규모 사업장도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보고대상 화학물질도 

지역의 현황조사로부터 우선순위 25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대상 사업장을 Phase 1~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

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방출량을 추정할 수 있고, 일반시

민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툴과 사이트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 및 사업장이 많은 서울시가 참고할 도시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해, 

화학물질 이슈를 전담하고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Chemicals Centre’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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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화학물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Chemicals Centre’처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

의 설립도 서울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정부가 환경보건조례 및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전부터다. 화학물질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포함해 포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충청남도의 환

경보건조례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관리 대책과 산업단

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 관리대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방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조례는 대부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주변 지역의 환경 및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조례에 규정하

는 기본적 항목은 물론, 일부 지방정부가 특별히 포함한 규정을 검토해 서울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시민 대부분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미흡” 지적

서울시민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시민의 이해를 돕고 충족시킬 수준의 알기 쉽고 정확한 정

보제공은 미흡하다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필

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가 39.5%, ‘설명이 부족하다’가 25.9%,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가 

20.7%였다.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이 41.9%로 가

장 많았고, ‘영유아/어린이용품’은 19.6%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밀착형 사업장 관리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생활

용품이나 영유아/어린이용품 등 제품 단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은 엄격한 관리기준 설정과 현장 감시 모니터링, 위반기업 처벌 강화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정책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희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전예방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따라서 엄격한 유해물질 사용제

한과 함께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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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공무원과 환경시민단체 관련자 522명 대상의 의견조사에서도 복잡한 화학물질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관련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이 24%로 뒤를 이었다. 관련 조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특성 파악해 차별적 관리 필요 

물질 및 제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은 중앙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하 화평법),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정보제

공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화평법으

로 중앙정부가 사업장 허가부터 정기·수시 검사까지 시행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각지역을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다. 소비제품의 유해화

학물질 관리는 유해제품과 녹색제품 정보를 각각 제공하기보다는 유해한 제품과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정보제공으로 가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정보제공 사이트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법적 관리 대상에 속하는 공장형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

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공장형 소규모 사업장은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서

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해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

해야 한다. 생활공간 주변에 산재한 생활밀착형 사업장도 공장형 소규모 사업장처럼 실태조

사, 컨설팅, 지원,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때 서울 특성 감안 환경보건조례에 화학물질 내용 담아야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이 적고 소규모 사업장과 소비제품 사용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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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단독으로 제정하기보다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전반을 다루는 환경보건조례에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녹여내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 제정 방향

으로 생각된다. 이에 국내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조례,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참고하고, 소비자

기본법과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등의 시민의 알권리 내용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는 기초자료 확보와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 구축 조항(제10조),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관리를 위한 조항(제14조), 환경

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제17조~제25조)을 담고 있다. 특히, 정보수집 및 생산, 교육 및 

홍보 등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련 전문적 영역을 담당할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은 제15조~제16조에 포함했다.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조항은 제26조와 제27조에 각각 담았다. 

유해화학물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전담부서의 신설이 단기적으

로 어려울 경우,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총괄기능을 한 부서로 집중하고 각 관련 부서와

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4가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

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담당부서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때 조례에서도 제시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정보수집 및 전달뿐 아니라 스

톡홀름의 ‘Chemicals Centre’처럼 복잡한 화학물질 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전문센터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독성센터처럼 시민과 1차적

으로 소통하는 역할도 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정보전달체계 허브 역할 해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 생산 및 기존 정보의 검증을 위한 기초 조사·분석 등은 관련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

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 ‘정보공개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웹사이트 및 앱,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은 센터가 개발한다. 또한, 센터는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소, 교육기관, 유통매장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콜센터와 웹사이트, 앱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의 민원과 제보를 수집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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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다. 환경보건법

에서 정의하는 환경유해인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

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유해화학물질이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매체를 통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야기하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본질적인 환경보건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각종 공산품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제조되

고 가공된다. 이러한 공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기도 하지만, 완제품을 

사용하는 소비단계에서도 시민들은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CAS(Chemical Abstract Service)1)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약 89백만 종 이상의 

유기 및 무기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고(CAS REGISTRY 등록물질), 매일 15,000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된다. 이 중 생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어 Chemical Industry 

Note(CIN)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170만 종으로 보고된다. 각 나라에서 규제하는 화학물

질(CHEMLIST)은 31만 종이고 매주 50종 이상이 추가된다(윤충식 외, 2014). 

2014년 12월 기준 국내에는 44,858종의 화학물질이 기존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19%에 해당하는 8,347종의 화학물질만이 유해성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된다. 

즉, 대다수의 화학물질이 안전에 대한 정보 없이 사용되는 셈이다(관계부처 합동, 환경보

건 10개년 종합계획, 2015). 더욱이 매년 신규화학물질이 400여 종씩 추가되고 있다(윤충

식 외, 2014). 

1) 미국화학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화학물질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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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 불산 누출 사고처럼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럼 일반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주변의 관련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고, 기

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비된 화학물질 관련법이 중앙정부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대응 및 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국회공청회자료,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 인천시, 양산시, 광주시 등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수원시도 2016년 4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계획과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

반을 갖췄다.   

유해화학물질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오염을 포괄하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

적으로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방정부 중 최초로 충청남도가 2014년 1월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천만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서울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체계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사회경제적, 인구학

적 특성을 검토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반 및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2_연구내용 및 체계 

[그림 1-1]은 연구의 주요 내용과 체계이다.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서울의 지역적 특성 

조사’에서는 서울의 인구학적 특성과 다양한 소규모 공장 및 생활밀착형 사업장이 주거지

역과 인접해 위치하는 특성 등을 조사해 정리했다. ‘서울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조

사’에서는 현행 법제도와 서울시의 관리현황을 조사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국내외 지방정

부 사례조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법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방

정부의 사례를 조사해 서울시가 차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또한 관계자 및 

일반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조사내용을 종합해 서울시민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기반 구축 방

향을 제시했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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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서울의 지역적 특성

1_인구사회학적 특성

서울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03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2013년 

기준 서울시 인구밀도는 16,761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부산과 비교해도 

세 배 이상으로, 서울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고 있다.  

자료: 행정자치부, 2014, 한국도시통계  

[그림 2-1] 국내 주요 도시의 인구밀도 비교(2013)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2-2] 서울시 인구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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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인구는 1950년대 169만 명에서 40년이 지난 1990년대에 천만 명 수준으로 빠르

게 증가했고, 이후 비슷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민감계층: 14세 이하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2-3] 서울시 민감계층의 인구규모 변화 추이

건강 민감계층으로 분류되는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서울시 인구는 지난 10년간 24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4세 이하 서울시 아동 인구는 1,215,919명으로 서울

시 전체 인구의 11.8%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1,267,563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의 12.3%를 차지한다. 이처럼 서울에는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이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서울시 전체 인구
민감계층 인구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수 10,297,138명
2,483,482명

1,215,919명 1,267,563명

구성비
24.1%

11.8% 12.3%

자료: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표 2-1] 서울시 건강 민감계층 인구 현황(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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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민감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송파구이며, 이어 노원구, 강서구, 강

남구, 은평구 순이다. 14세 이하 아동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순이

며,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 노원구, 송파구 순이다. 

자료: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그림 2-4] 서울시 건강 민감계층 분포도(2015)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크고 환경개선투자로 인한 순혜택

도 고소득층에게 크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바, 서울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았다(윤인주 외, 2015). 2014년 기준 서울

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29,895가구 206,687명으로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의 

15.6%에 해당하며,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와 강서구에 거주비율이 높다. 

가구수 인원(명)

전국 814,184 1,328,713

서울시 129,895 206,687

자료: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표 2-2] 서울시 기초생활 수급 현황(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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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그림 2-5] 서울시 기초생활 수급자 분포도(2014)

2_화학물질 배출시설(사업장) 분포 특성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정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

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는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운수업, 출판

업, 수리업 등이다. 

이 외에도 미용업, 건물 청소업 등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민

들과 가까운 생활주변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업종이다. [표 2-3]이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

이 있는 업종이며, 이를 다시 제조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기타업종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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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분류(대분류) 중분류 이하 업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광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32로 분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원료 재생업

F 도매 및 소매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58 출판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303 사진 처리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691 세탁업

[표 2-3]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및 생활밀착형 업종



02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서울의 지역적 특성 / 11

구분 산업분류(대분류) 중분류 이하 업종

생활
밀착형
업종

F 도매 및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자료: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바탕으로 수정

[표 2-3 계속]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및 생활밀착형 업종

1) 제조업종 

서울시의 구별 제조업 분포는 [표 2-4]와 같다. 서울에는 총 58,551개소의 제조업이 분포

한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로 서울시 제조업의 약 17%인 9,959개소

가 밀집해 있다. 그다음이 금천구 4,774개소, 성동구 4,455개소, 영등포구 4,250개소, 종

로구 3,948개소 순이다. 

구분 총 제조업 수 봉제의복 제조업 인쇄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강남구 1,454 428 195 24

강동구 1,547 243 44 61

강북구 1,517 748 20 80

강서구 1,150 138 60 51

관악구 1,296 510 38 48

광진구 1,895 650 56 101

구로구 3,633 234 83 774

금천구 4,774 861 216 370

노원구 763 182 22 25

도봉구 926 419 14 39

동대문구 3,108 1,183 72 289

동작구 645 140 30 28

마포구 1,306 395 155 43

서대문구 699 191 47 38

서초구 1,038 170 83 32

성동구 4,455 819 437 601

[표 2-4] 서울시 제조업 현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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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 제조업 수 봉제의복 제조업 인쇄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성북구 2,435 1,248 38 111

송파구 1,380 230 73 54

양천구 1,188 198 38 96

영등포구 4,250 290 422 1,527

용산구 1,005 432 102 53

은평구 890 174 24 71

종로구 3,948 1,275 223 365

중구 9,959 1,240 5,450 520

중랑구 3,290 1,564 55 149

합계 58,551 13,962 7,997 5,550

자료: 통계청, 2013, 전국사업체조사

[표 2-4 계속] 서울시 제조업 현황(2013)

[그림 2-6] 자치구별 제조업 분포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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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사업체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24개의 업종으로 구분된다. 그중 서울에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하 봉제의복 제조업)’이 13,962개소로 가장 많다. 이

어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하 인쇄업)’ 7,997개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가 5,550개소 순이다. 

서울시 봉제의복 제조업의 27.5%인 1,564개소가 중랑구에 위치한다. 인쇄업은 중구에 서

울시 전체 인쇄업의 68%인 5,450개소가 분포하며, 그다음으로 성동구 437개소, 영등포

구 422개소 순으로 위치한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영등포구에 1,527개소가 밀집해 있

으며, 그다음으로 구로구 774개소, 성동구 601개소 순이다.

2) 생활밀착형 업종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일반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종과 생활주변에 위치해 화학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생활밀착형 업종을 [표 2-5]와 같이 그룹핑했다. 대상 업종은 사진 처리업, 수리업, 세탁

업, 주유소, 건축물 일반 청소업, 두발미용업, 네일숍 등이 속한 기타 미용업이다. 

산업분류(대분류) 중분류 이하 업종

F 도매 및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303 사진 처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6112 두발 미용업

96119 기타 미용업

9691 세탁업*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표 2-5] 생활밀착형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두발 미용업으로 서울에 16,231개소가 있다. 그중 

약 6.7%인 1,089개소가 강남구에 있으며 나머지는 그 외 지역에 고루 분포한다.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업은 7,361개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은 5,808개소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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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고루 위치한다. 기타 미용업 1,689개소,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630개소, 사진 처리

업 315개소, 차량용 가스 충전업 90개소 등이 서울에 분포한다. 청소과정에서 세정제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청소용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서울에 

651개소가 있다. 건축물 청소업은 대부분 청소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청소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과 청소용품의 보관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7] 생활밀착형 업종 구별 분포도(2013)



02 유해화학물질 노출 관련 서울의 지역적 특성 / 15

[그림 2-7 계속] 생활밀착형 업종 구별 분포도(2013)

3) 기타 업종

제조업과 생활밀착형 업종을 제외한 그 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과 

화학물질 도매업, 운수업, 출판업 등이다([표 2-6] 참조). 

기타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으로 87,758개소가 

구별로 고루 분포하며, 출판업이 10,742개소로 구로구, 강남구, 금천구, 마포구, 서초구

에 주로 분포한다.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546개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2,013

개소,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2개소, 그 외 업종은 300개소 이하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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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대분류) 중분류 이하 업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원료 재생업

F 도매 및 소매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표 2-6]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중 기타

[그림 2-8] 기타 업종 구별 분포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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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계속] 기타 업종 구별 분포도(2013)

3_시사점

인구밀도가 국내 주요 도시에 비해 3~4배 높을 정도로 서울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

구가 밀집해 생활한다. 더욱이 건강 민감계층으로 분류되는 아동 및 노인의 인구가 서울

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더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의 약 16% 수준으로 적지 않다. 

비록 서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 제조시설은 적어도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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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소

규모 사업장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환경유해인자에 대

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시민의 

이용이 높은 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성 사업장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또한, 서울에는 국내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며 다양한 소비활동

을 하는 거대 소비도시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용품이나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민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그림 2-9]처럼 4가지로 구분했다. 소비제품 배출유

형은 불특정다수가 소비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장형 사업장 배출유형은 사업장

이 위치한 인근 주민과 근로자가 영향범위에 속하며, 법적 관리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주

로 대·중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 관리대상 공장형 사업장과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공장형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배출유형은 미용실, 세탁소, 네일숍처럼 

생활공간 주변에 산재해 공장형 사업장보다 영향범위가 넓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

이다. 서울의 지역적 특성상, 이 4가지 배출유형 중 소비제품, 생활밀착형 사업장, 소형 

공장형 사업장은 영향 범위가 넓을 수 있고 관리의 사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각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관

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림 2-9]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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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1_관련 법제도

1)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환경유해인자)’으로부터 건강 위협을 예방하

고 대책을 마련해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목적으로 2008년에 제정되

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

악,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년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경과 또는 필요시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에 ‘2011~2020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발표되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사전예방원칙, 

수용체 보호관점에서 매체 통합 및 조정의 원칙, 민감계층과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환경정의 원칙, 영향권 안에 있는 인구집단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원칙 등 환경보건법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5,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그림 3-1] 환경보건종합계획의 기본이념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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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획은 특히 지역별로 환경보건 이슈가 다르고 지역사회의 해결능력이 미흡한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환경보건 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따라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할 때

이다.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한 지방정부의 사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발췌해 

[표 3-1]로 정리했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5,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그림 3-2]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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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5,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수정계획’

[그림 3-3] 환경보건종합계획 중 ‘지역사회 환경보건 기반 마련’ 관련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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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지방정부 사무에 해당하는 법 조항)

제5조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
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
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의2
(민감계층 
활동공간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건강피해 
역학조사)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위임: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
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조
(인력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위임: 보고와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제33조
(위임: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표 3-1] 환경보건법에서 규정 또는 위임하는 지방정부의 사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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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관련 법규 

화학물질 관련 법규는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고용노동부의 산

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방재청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다양하다. 이 중 폭발, 화재 등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보다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화평법, 화관법을 정리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에서 규정

하거나 위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와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영향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럽이 ‘유해성 등 정보가 확인

되지 않은 물질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No Data, No Market)’는 취지로 도입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참조해,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2013

년에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활용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들은 매년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 판매 현황을 제출하고, 화학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 위해성 등 다양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자

가 화학물질의 정보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한 등록제도가 구체적인 안전정보를 사전에 파

악하기 위한 화평법의 핵심이다. 등록 및 유해성 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

물질까지 확대했고, 또한 신규화학물질 관리대상도 모든 신규화학물질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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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평법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생활화학제품 중 관리대상이 되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생활용제품)과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생물의 활동

을 방해 · 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살생물제품)이다. 제품의 유통량과 인체 접촉 빈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매년 2~3종의 제품군을 추가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노출평가, 위해도 도출 등)를 

거쳐 안전 · 표시기준을 설정한다.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유해화

학물질의 함유량 등이 고시되면 해당 화학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 · 표

시기준에 적합하게 유통시켜야 한다.

화평법, 화관법에서 정의한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심사 · 평가결과는 사업장 근로자나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당 화학물질 ·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 

양도 시, 유 ·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의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하

자료: 환경부, 2016, 환경백서 

[그림 3-4]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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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용자 · 판매자와 제조 · 수입자 상호 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 양,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도 함유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분류 정의 비고

유
해
화
학
물
질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722종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12종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60종

사고대비
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

주1: 유해성(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주2: 유해화학물질 분류별 화학물질 종류의 수는 2015년 9월 기준임

자료: 환경부, 2015, 제1차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표 3-2] 화평법과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자료: 환경부, 2016, 환경백서 

[그림 3-5] 화평법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및 위해우려제품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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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을 구축해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자료: ncis.nier.go.kr

[그림 3-6] 화학물질정보시스템

2016년 3월에는 기관별로 산재된 화학물질, 환경배출시설 등의 자료를 통합해 생활화학

제품 안전정보와 지도기반의 생활주변 환경배출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생활

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7개 부처, 10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안전정보 통합관리 기반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5종 생활화학제

품(위해우려제품)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제공 정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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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olife.me.go.kr

[그림 3-7]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화평법에서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한 조항은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루는 제6조5항으로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가 유일하다. 

(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

리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

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 설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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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 · 수시검사를 전문 검사기관 

에서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

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 · 점검을 병행하도록 했

다. 그밖에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결과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고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취급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해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자는 이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지역 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사고예방 ·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

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공

개여부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자료: 환경부, 2015, 화학물질 관리제도 소개 소책자 

[그림 3-8]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절차 체계도(사고대비물질 69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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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2015, 화학물질 관리제도 소개 소책자 

[그림 3-9] 화관법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자의 주민고지 절차 체계도(사고대비물질 69종 대상)

자료: 환경부, 2015, 화학물질 관리제도 소개 소책자 

[그림 3-10] 화관법의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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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 영업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화관법으

로 개정 후 모든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중앙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2016

년 5월 지방정부의 역할을 일부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예정이

다. [표 3-3]은 화관법으로 규정하는 지방정부의 사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사고 영향

조사에 지자체 참여 조항 미흡 등 지자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구분 내용(지방정부 사무에 해당하는 조항)

제4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
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
의 작성 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
제출을 통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
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
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
리지역 지정)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 3-3]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정부의 사무 발췌(2016년 5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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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법규 

(1) 소비자기본법과 서울시 조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와 위험에 대한 정보(위

해정보)를 병원･소방서,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 온라인･핫라인,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다(송순영, 2013). 이렇게 수집된 위해정보는 동법 제52조2항2호의 ‘물품 등의 안

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따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제공된다. CISS의 분야별 위해정보는 식료품/기호품, 의약

품,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문구/완구용품 등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자료: www.ciss.go.kr

[그림 3-11]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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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45조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비자기본조례도 소비자가 물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물품의 안전성,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중 정보제공, 교육 및 소비생활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표 3-4]에 정리했다. 

구분 내용

제7조
(정보제공)

① 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
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능력향상)

① 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검사 
시설 설치 
등)

① 시 또는 소비자·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등의 규격·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생활
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2. 소비자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소비자 권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취약계층 
보호)

시는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3-4]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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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

여할 목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는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동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규정한다. 동법 제8조와 시행령 제3조는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조항으

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

심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제품의 종류별로 설정된다. 다만, 안

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규정하

는 유해화학물질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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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허용치(이하)

유해원소 용출

안티모니(Sb) 60mg/kg

비소(As) 25mg/kg

바륨(Ba) 1000mg/kg

카드뮴(Cd) 75mg/kg

크롬(Cr) 60mg/kg

납(Pb) 90mg/kg

수은(Hg) 60mg/kg

셀레늄(Se) 500mg/kg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300mg/kg

총 카드뮴(Cd) 75mg/kg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

DBP

BBP

DINP

DIDP

DNO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한다.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 3-5]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화학물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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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산업통산자원부는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동법 제4조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 수립 및 시행,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

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

전취약계층 배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제품안전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동법

제5조에 담고 있다. 

동법 제15조의2는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거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2014년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제

품안전정보센터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사례와 불만·불평사례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

합 등 국외에서 이행되는 리콜정보와 관련 제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과 소비자에

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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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조례

앞선 소비자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품안전기본법이 유해성 및 안전성에서 문제

되는 제품 정보제공을 다룬다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적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다룬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

택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정보제공시스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축·운영하고 있다. 

녹색정보제공시스템에서 용도별, 어린이활동공간별, 직업별, 장소별 녹색제품을 검색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의 환경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www.safetykorea.kr 

[그림 3-12]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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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로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를 이끄는 것과 더

불어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동법 18조에 대규모 점포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자료: greenproduct.go.kr

[그림 3-13] 녹색제품정보센터

또한 동법 제17조의3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녹색제품 정보제

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 관련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중 부산, 안산, 대전, 충북, 제주, 경기도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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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지방정부 사무 중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활성화 관련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구분 내용

제11조
(지자체 
녹색제품 
구매촉진)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3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
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보고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표 3-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지방정부 사무 발췌

서울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관련 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

매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조항도 [표 3-7]처

럼 담고 있으나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활동은 

미흡하다. 



40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구분 내용

제10조
(관내기업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
(산학협력 
사업 개발)

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표 3-7]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발췌

동법에서 정의하는 녹색제품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녹색제품의 적용범위는 동법 제2조의2에서 정의하는 [표 3-8]과 같

다. 하지만, 녹색제품도 제품군별로 주요 평가항목이 있으며, 녹색제품 모두가 화학적 안

정성 및 유해성(인체 및 생태계 독성)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환경표시 인증인 

환경마크 인증사유는 자원순환성 향상(자원 절약, 재활용성 등),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

염 감소(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물질 감소 등), 지역 환경오염 감소(대기/수계/토양 배출 

및 폐기물 발생 감소 등), 유해물질 감소(유해물질 사용 및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생활환경오염 감소(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및 빛공해 감소 등), 소음진동 감소이다. 제품

군별 적용되는 환경마크 인증 사유가 다르다는 것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제2조의2
(녹색제품 
적용범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
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
준에 적합한 상품

[표 3-8] 녹색제품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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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관리 현황 

1)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현황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 등으로 배출되거나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를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은 화학 

등 41개 업종(2016년 기준)으로, 415종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생산 및 사용하

는 사업장이다.

   자료: 환경부, 2016,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그림 3-14] 조사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량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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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량

대기로 
배출된 양

 점오염원을 통한 배출량: 굴뚝, 덕트, 반응용기 및 공정의 배기부, 저장시
설의 배기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각시설 등과 같이 기체흐름을 일으키
는 장치를 통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비산오염원을 통한 배출량: 사업장 내에서 제조, 사용, 운반․보관 공정의 
비산오염원에서 배출되거나 취급사고 등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수계로 
배출된 양

 사업장 내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후 직접 수계로 배출된 양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의 직접 배출된 양도 포함

토양으로 
배출된 양

 제조, 사용, 운반, 보관과정이나 폐수․폐기물 운반, 보관, 처리시설에서 
토양으로 배출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이
동
량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로 이송하여 처리할 경우 폐수에 함유되어 이송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된 양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에 함유되어 폐기물처리업체로 이동
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양

자료: 환경부, 2016,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표 3-9] 조사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4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이 보고된 서울시 소재 사업장

은 25개소, 보고된 화학물질 수는 12종이다. 2014년 보고된 서울시 화학물질 배출량은 

58톤이다.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적은 서울시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감소경향을 보인다.

조사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고업종 화학 등 34업종
물질조사기준 388종 415종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3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보고물질 수
전체 213종 242종 233종 228종 226종
서울 15종 15종 11종 12종 12종

보고업체 수
전체 2,985 3,159 3,268 3,435 3,524
서울 35 32 28 27 25

보고된 
배출량(톤/년)

전체 50,034 52,289 51,121 50,767 54,261
서울 111 59 61 62 58

자료: 환경부, 201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표 3-10]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2014년 기준 서울시 구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종로구 40,560kg(70.2%), 금천구 7,461kg(12.9%), 

구로구 3,519kg(6.1%) 순이다. 화학물질 이동량은 강동구 1,595,381kg(51.1%),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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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00kg(33.1%), 영등포구 225,503kg(7.2%) 순이다. 서울시 25개소의 화학물질 배출

업체 중 7개소가 금천구에 소재하고, 성동구, 양천구 등 12개 구에 3개 이하로 분포한다. 

[그림 3-15]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4년) 

  

                                          

[그림 3-16]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분포(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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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 수 업종 배출량  이동량

강남구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820 0

강동구 1 수도사업 56 1,595,381

강북구 　 　

강서구 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 1,034,000

관악구 　 　

광진구 1 수도사업 292 77,000

구로구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19 1,540

금천구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출판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7,461 8,136

노원구 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34 0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199 0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3 
수도사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4 177,923

송파구 　 　

양천구 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9 0

영등포구 2 
수도사업
전기장비 제조업

226 225,503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560 0

중구 1 출판업 0 691

중랑구 　 　

총합 25 57,750 3,120,174

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tri/)

[표 3-11]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2014)                          
(단위: kg/년)



03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 45

화학물질 배출량은 100% 대기로 배출되었다. 배출업종별로는 인쇄업 및 기록매체 복제

업이 8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5.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이 5.1%를 차지한다. 물질별 배출량은 2-프로판올,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포함), 

톨루엔 순이고, 2-프로판올은 모두, 인쇄, 복제 및 출판업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암모니아와 톨루엔은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업종별 배출량 비율(2014)

             

                                         
                                         

[그림 3-17] 서울시 유해물질 배출업체 업종별 배출량 및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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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화학물질명 배출업체 수 배출량 폐수이동량 폐기물이동량 이동량
인쇄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 2-프로판올 5 48,092 1,796 1,323 3,1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톨루엔 1 3,210 0 6,130 6,130
1차 금속 제조업 수산화나트륨 1 0 0 0 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수산화나트륨 1 0 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구리 및 그 화합물 1 13 5 4 9
주석 및 그 화합물 1 0 24 2,425 2,449
황산 1 0 0 0 0
니켈 및 그 화합물 1 0 2 0 2
수산화나트륨 1 0 0 0 0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 0 0 1 1

전기장비 제조업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 0 11,503 0 11,5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포함) 3 2,389 0 0 0
염화수소 3 204 0 0 0
수산화나트륨 3 0 0 0 0

수도사업
염소 4 698 0 0 0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0 0 2,061,855 2,061,855
수산화나트륨 1 0 0 0 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수산화나트륨 1 0 0 0 0
과산화 수소 1 0 0 0 0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 0 0 1,034,000 1,034,0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포함) 4 2,920 0 0 0
수산화나트륨 3 0 0 0 0

출판업
2-프로판올 1 225 288 127 415
구리 및 그 화합물 1 0 0 691 691

[표 3-12] 서울시 업종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2014)                                                                                                           
(단위: kg/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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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현황(생활환경과, 물재생시설과)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서 지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전대비적 주요 업무는 관할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

장 현황 파악,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과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으로 국한된다. 서울시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가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

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화학

물질 화재ㆍ폭발사고, 독성가스 및 급ㆍ만성 독성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거나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환경오

염물질 배출시설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가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 

시민자율 환경감시단이 함께 단속한다.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

원센터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5개 업체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대학, 연구

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협력체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지정되어 2005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환경연구사업, 교육사업, 기업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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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 신규업소, 기술지원 희망업소 등으로 주로 세차·도장·도금 
분야의 소규모 업체

 전년도 기준초과업소, 신규업소, 지원 희망업소
 도장․도금 등 자율환경관리 능력 미흡한 배출업소 등 

지원사항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성분 분석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방법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방안 제시 
 환경관리 매뉴얼, 관련 법령 및 정보 설명
 사업장별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등

추진방법 전문가(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공무원(시․구) 현장 합동지원  

[표 3-13] 현장 기술 컨설팅 지원 세부내용

대상 선정

>

현장기술지원

>

행정․재정지원

>

효과분석

- 신규, 희망업소
- 방지시설 취약업소
- 기준초과업소 등

- 공정진단․평가
- 시설 개선․운영
- 인력 교육․훈련

- 관련법령 설명
- 재정제도 정보제공
- 환경시책 상담

- 업체 만족도조사
- 문제점 및 미비점 보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시, 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시, 자치구

[그림 3-18] 현장 기술 컨설팅 추진절차

3) 서울시의 소비제품 유해성 관리 현황(민생경제과) 

서울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소비

자기본조례’에 따라 소비생활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소비자

와 업체 간 상품·용역에 대한 다툼 발생 시 전문 상담원(소비자단체에서 파견)의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민생침해분야(대부업,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에 대한 피해상담이다. 

또한, 매해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시행한다.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물품의 안전성 및 환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최근 시는 ‘서울시 소비자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특히, ‘사전 예방적 공산품 안전 강화’를 

추진방향 중 하나로 설정해 소비자 안전 강화와 소비자정보 생산을 추진전략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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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상담 중심이던 소비생활센터에 정보제공 기능을 추가해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

용한 소비자 정보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류, 어린이 장신구, 가죽제품 등 시중 유통 공산품의 유해성 시험을 서울시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실시하는 등 유통제품의 유해성 검사 및 경보로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

이다. 

4) 취약계층 및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생활보건과)

서울시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는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 및 환경보건지침을 근거로 어린이집 

환경컨설팅/친환경시설개선 및 환경보건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하고 노후한 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사용제품, 시설, 도료 등 시설 마감재

의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 조사와 실내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검사·분석을 실시해 취약요

인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환경컨설팅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

한 시설 중 일부의 개선을 지원한다. 2015년부터 매년 150~20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컨실팅과 매년 10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관계자 교육 외에도 교육 강사 구성 및 역량강화 교육, 교육교재(어린이활

동공간 환경보건안전관리 매뉴얼 자료 활용 편집) 제작 등도 진행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발생을 계기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부 생활용품의 위해성분을 분석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서울시 보도자료,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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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어린이집 
환경컨설팅

추진대상
2009.3.22 환경보건법 시행 이전에 인가 또는 설치한 430㎡ 미만 규모의 
영세하고 노후된 사립 어린이집 200개소

대상시설 
선정

① ’09.3.22 이전 설치시설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중 노후시설
② 기타 시설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컨설팅이 필요한 시설

추진방법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 위탁 추진

추진내용
- 어린이집 환경유해인자 검사 등
- 환경유해인자 검사결과 분석 및 환경컨설팅 결과서 작성 등
- 환경보건 교육 실시

친환경 
시설 개선 
지원

추진대상 환경컨설팅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 중 희망시설 100개소

대상시설 
선정

① 환경보건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정밀검사 기준치 초과 시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바닥재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시설
③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초과가 많은 시설

지원금액 총 개선비용 50% 범위 내 최대 150만 원 지원

개선항목

- 장판(실내 바닥재), 벽지, 매트(어린이 충격방지, 체육활동 등 안전매트) 
및 검사 결과 어린이집 시설 중 환경호르몬 노출우려가 높은 시설)
⇒ 친환경 제품(환경표지 마크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환기시설(보육실 내부 배기 및 급기시설 설치 등) 교체 및 신설
⇒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면 됨
- 환경안전관리항목 개선(환경보건법 별표 2 관련)
⇒ 친환경 제품(환경표지 마크제품) 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품, 
GR 마크, 임산물품질인증마크(목재류 등) 등으로 교체 가능 

자료: 서울시 생활보건과 내부 자료

[표 3-14] 2016년 어린이집 환경컨설팅 및 친환경시설개선 계획의 구체적 내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영업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무를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이 영업의 위생관리이므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내용은 담

지 않는다. 다만, 세탁업과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관리기준에 ‘영업에 사용하는 유기용제

의 누출을 관리하거나 유기용제로 인한 가스흡입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을 포함한다. 따라서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실태조사나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03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 51

5)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직체계

[그림 3-19]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서울시의 조직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형 사업장은 생활환경과와 물재

생시설과가 관련 업무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소비제품의 유해성 등 안전성은 민생경제과

와 생활보건과가 관련 업무를 계획 중이다. 생활보건과는 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차원이 아닌 공중위생 차원

의 관리를 생활보건과가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보건과, 민생경제과, 생활환경과와 협력해 생활용품의 

유해물질 검사, 사업장의 오염도 조사 등을 수행하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물재생시

설과와 함께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소비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업무의 중복성도 보인다. 또한 현 조직체계가 유해

화학물질 배출유형에 따른 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구조도 아니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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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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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물질 및 제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은 중앙정부가 화평법,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화평법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장 허가부터 

정기·수시 검사까지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지정, 안전성 기준 확립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업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다. 이러한 사무의 법적 기반이 되는 화평법, 화

관법 등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렇다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 외에 관리의 

사각지역을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절에서 살펴본 유해화학물질 관련 

서울시의 업무를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로 구분해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표 3-15]에 

정리했다. 소비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유해제품과 녹색제품 정보를 각각 제공하기

보다는 유해한 제품과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정보제공 방향으로 

가야 한다. 법적 관리 대상에 속하는 공장형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공장형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

지원센터를 활용해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공간 주변에 산재한 생활밀착형 사업장도 공장형 소규모 사업장처럼 컨설팅, 

지원,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조직 기반의 구축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 적고 소비제품 사용이 많으며 소규모 배출시설이 

산재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

물질 배출유형 전체를 관할하는 단일 관리조직 구축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4개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

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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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관련 부서 관련 조례 및 업무

소비제품

민생경제과

- 소비자기본조례: 안전성 및 환경성 관련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강구

- 유통제품의 유해성 검사(보건환경연구원) 및 정보제공 
계획 중

- 유통제품의 안전성 및 녹색제품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단일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유해제품과 녹색제품 정보를 각각 제공하기보다는 유
해한 제품과 품목별 대체 가능한 녹색제품 정보를 함
께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 

   · 소비자제품의 유통 현황 조사로 안전성 조사 및 녹색
제품 정보 우선 구축 대상 품목을 선정하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이용 품목들을 우선 고려

   · 유해성 등 안전성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
   · 정보제공 및 홍보·교육 방안 필요

  

생활보건과

-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 사용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검사

-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위해성분을 분석(보건환경연구원)
해 시민에게 정보제공 계획

환경정책과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녹색제품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제공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중

공장형 사업장
(법적 관리 대상)

생활환경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파악
-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마련

- 화관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 
배출시설의 안전관리 시책 마련,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 등 방안 마련 필요 물재생시설과 -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공장형 사업장
(법적 관리 미대상)

물재생시설과
- 소규모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원(서울녹색환경지원
센터)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지원 기능을 확대해 소규
모 배출시설의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로 강화 
필요환경정책과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생활밀착형 사업장
(법적 관리 미대상)

생활보건과
- 공중위생업 관리 업무: 화학물질 함유 제품 사용이 많은 
미용업, 세탁업, 위생괸리영업 등의 위생관리 중심

-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표 3-15]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서울시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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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례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정부 

단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국내외 사례를 찾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사례조사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모색

하고자 한다. 

1_국내 사례

1) 환경보건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사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는 2014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환경유해인자)으

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를 제정했다.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파악, 환경유해인자로

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취약지역의 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보건 지

표 개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2년에 환경

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로 환경오

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 환경유

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환경보건 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환경보건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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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Ⅰ. 환경오염 민감계층 환경보건 대책
1.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강화
2. 산모-어린이-노인 환경보건 대책
3. 학교 환경보건 대책

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

1.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관리
2. 산업단지지역 환경보건 대책
3. 폐광지역 환경보건 대책
4. 가축매몰지역 환경보건 대책
5.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6.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보건 대책
7. 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8. 환경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운영

Ⅲ.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대책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2. 환경오염 건강피해자 사후관리
3.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Ⅳ.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건강피해 관리
3. 환경유해인자 알레르기 질환 관리
4.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5. 석면피해구제 및 안전관리 대책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7.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8. 라돈으로 인한 실내환경 관리
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10. 먹는 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Ⅴ. 환경보건인프라 및 관리체계 구축

1.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조직 신설
2. 환경보건조례 지정
3. 환경보건 신규법령 시행 대비
4. 환경보건 교육 강화
5. 환경오염(유해) 컨설팅제도 운영
6.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7. 환경보건 측정기반 구축
8. 환경위해성 측정망 운영

Ⅵ. 환경보건 협력 강화
1. 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2. 환경보건 위해 소통 강화
3. 환경보건 네트워크 구성·운영

자료: 충청남도, 2012, 환경보건종합계획

[표 4-1]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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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청남도의 환경보건은 환경관리과 산하의 환경보건팀이 전담한다. 주요 업무내용

은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석면 관련 조사 및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다. 

자료: http://www.chungnam.net

[그림 4-1] 충청남도 조직도 및 환경보건 업무 내용

2) 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사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광주시 등 8개 시도는 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례를 최근에 제정했다. 이들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조례는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주변 주민건강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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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지방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

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경기도, 수원시, 그 외 지방정부로 나누어 정리했다.

(1) 경기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

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한 자치법규로서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하

고 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을 책무

로 규정한다.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

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 및 공표, 유해화학물질의 체계

적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매년 화학물질 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도 조항에 담고 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화학사고 사전예

방과 원만한 사고 수습을 위해 지역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행정기관 관계자, 화학

물질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학사고 대응과 관련, 제18조는 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재난안전본부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2015~2019년)은 사고대응체계 선진화,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 및 행정역량 제고 등 4개 전략과 17개 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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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2014,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2015~2019

[그림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4개 전략

전략 추진과제

사고 대응
체계 선진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운영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안전계획 수립

주요 지방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및 소방수 저류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안전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훈련 강화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 조성

안전진단 및 위험등급별 맞춤관리

2년 단위의 대상시설 전수조사

시설유형별 관리 및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확대 및 노출위험 감소대책 추진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중소사업장을 위한 환경 홈닥터제 확대 운영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및 전문 인력 양성

유해화학물질 위험 커뮤니케이션 소통체계 구축

지역사회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및 유해화학물질 위험지도 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로서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과 
행정역량 강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행정조직 강화 및 역량 제고

자료: 경기도, 2014,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2015~2019

[표 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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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목적은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으로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생태계와 환경 보

호이다. 

제4조는 화학사고위험등급을 규정한다. 즉,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고대비물질 취급량과 인구규모 및 민감계층의 이용시설 밀도 

등을 고려해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상’, ‘중’, ‘하’로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화학사고 위험등급 ‘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화학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조항으로 고독성 물질의 감시를 위해 목록을 작성해 공표할 수 있고, 고독성 물질

을 취급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고독성 물질 목록 작성 및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파악 등을 위해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의 효과

적 추진을 위해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사고관리위원회는 화학사고영향조사에 대한 시민의 조사 요청이 있으면 필요성을 검

토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화학사고영향조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은 즉시 관련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보고

서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17조는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화학

사고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 사고대비물질 및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의 위

치와 취급량 및 배출량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사업장의 

화학사고위험등급 정보와 비상대응계획수립 지역의 비상대응계획 정보, 사업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는 시의 정책을 3년마다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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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지방정부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인천시, 군산시 등 6개의 시도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5년마다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화

학물질 관리계획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화학물질의 안전관

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대응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계획,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자문 역할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둔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제12조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다. 시

책 발굴, 관리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

시적인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충청북도처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해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및 정보공유

를 위해 제10조는 관련 행정기관, 부산지방경찰청, 자치구·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

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군산시, 양산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도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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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화학물질의 관련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으며 시민

이 알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군산시의 조례는 지역협의회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주변 지역은 화

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

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

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이 공개되거나 통보된 경우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조

사사업장의 위치,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 등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 인근 거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비

상대응계획 수립도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획에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화학사

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

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 연간 사용

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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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2-1 2-2
지자체 충청남도(2015) 경기도(2015) 수원시(2016)

조례명 환경보건조례 화학물질관리조례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목적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

화학물질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보호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

관리계획 수립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10년마다 

제4조(화학물질 관리계획)
5년마다

제5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5년마다, 위험등급 ‘상’ 
사업장과 주변지역 대상

범
위

화학물질 O O O

환경오염
(화학물질 외)

O

사업장 O O

어린이 
활동공간

제18조(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현황조사

제12조(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대상   
제13조(건강피해 역학조사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지역 대상

제5조(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제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환경피해 발생 
사업장과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4조(화학사고위험등급 
설정)
제6조(고독성물질의 감시)
제9조(화학사고영향조사)

정보공개
(알권리)

제14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조사결과를 
주민에게 알릴 것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 
공개 가능
제7조(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제15조(정보 공개): 
화학물질관리보고서 매년 공개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의 
조사 및 계획 등 내용 공개
제17조(화학물질 정보공개): 
조사내용, 비상대응계획, 
사업장 위치 등 다양한 관련 
정보 공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9조~제27조(환경보건위
원회):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조정 역할, 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자 참여

제8조~제14조(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

제10조~제16조(화학사고관
리위원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 
위원회에 시민협의회 대표 
참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제18조(화학사고 대응 등): 
전담기구 설치

정보센터 
설치·운영

제7조(화학물질정보센터): 
고독성물질 목록 작성 및 
사업장 취급 현황 파악, 
고독성물질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지역협의회
(시민참여)

제16조(지역협의회 구성) 
위원회에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심의

안전교육 제17조(안전관리교육 등)

재정지원 제2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기타
제15조(건강영향조사 청원)
제17조(환경보건 지표 개발)

　
제18조(평가): 위원회가 
3년마다 시 정책 평가　

[표 4-3] 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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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사례

유형 2-3
지자체 충청북도(2015) 부산광역시(2016) 인천시, 군산시(2015)
조례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 보호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관리계획 수립
제3조(화학물질 관리계획)

5년마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5년마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5년마다

범
위

화학물질 O O O

환경오염
(화학물질 외)

사업장 O O O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제6조(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의 체계적 관리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환경피해 
발생 사업장과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정보공개
(알권리)

제3조: 화학물질관리계획 
공개
제11조(정보 공개):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매년 공개

제6조(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용을 
중지한 경우 주민에게 고지
제7조(화학사고 예방 등):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의 현황, 
원인조사 결과 등 주민에게 
고지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공개
제11조(정보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 
매년 공개
제12조의 현황조사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사 내용 공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제10조(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자문 역할,  
위원회에 도지사 추천 
민간단체 관계자 참여

제4조~제10조(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 위원회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제7조(화학사고 예방 등): 
매뉴얼 제작 배포

전문관리기구 설치 
운영

제12조(화학물질전문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리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작성, 관련 
시책 발굴, 안전관리교육 
등 시행

지역협의회 
(시민참여)

제13조(지역협의회 구성)

안전교육 전문관리기구에서 실시 제8조(안전관리교육)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등)

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 지원)

기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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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사례

유형 2-3
지자체 양산시(2015) 전라북도(2015) 광주광역시(2016)
조례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관리계획 수립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5년마다

제12조(화학물질 관리계획): 
5년마다

제13조(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비상계획): 매년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5년마다

범
위

화학물질 O O O

환경오염
(화학물질 외)

사업장 O O O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조사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환경피해 발생 사업장과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5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환경피해 발생 사업장과 
지속적 민원제기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6조(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1회 
실시 및 관리　

정보공개 
(알권리)

제3조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공개
제11조(화학물질안전관
리보고서) 매년 공개
제12조 현황조사 공표 
가능

제12조, 제13조: 관리계획 
및 비상계획 공개
제14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등 고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 

제5조: 안전관리계획 공개
제14조(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매년 공개
제15조: 현황 조사 내용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사내용 공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제10조(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 역할, 
위원회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

제4조~제11조(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 위원회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

제6조~제13조(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역할, 
위원회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참여

지역협의회 
(시민참여)

제17조(지역협의회 구성)

안전교육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 제15조(안전관리교육 등) 제18조(안전관리 교육 등)

재정지원 제14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제19조(재정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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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외 사례

1)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초로 2003년 ‘예방우선의 원칙 조례’를 제정했고, 이어 2005년 녹

색구매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안전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정부 차원에서 성과를 이룬 대표적 사례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

해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했다. 

(1) ‘예방우선의 원칙 조례’ 제정1)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2년간의 연구 등을 토대로 2003년 

예방우선의 원칙 조례(precautionary principle ordinance)를 제정했다. 예방우선의 원

칙은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

는 이유로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아래 다섯 가지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조치할 것

둘째, 알권리를 전면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것

셋째, 보다 안전한 대안을 찾아볼 것

넷째, 모든 비용에 대해 평가할 것(Life-cycle cost)

다섯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절차를 마련할 것

2005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의 구매활동에서도 예방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구매

에서의 예방우선 원칙’을 조례에 추가했다. 

1) 서울시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2012, ‘발암물질 없는 서울,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워크숍 백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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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의 녹색구매 실천 및 녹색제품 정보제공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연간 약 5백만 달러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 소비자로 시가 

안전한 제품 구매에 앞장서면 안전한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이에 시정부는 녹색구매 주요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의 구매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정부가 승인한 ‘SF Approved List’를 홈페이지(www.sfapproved.org)에 공개하고 있다.  

시정부가 승인하는 안전한 제품 리스트(SF Approved List)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살펴

보자. 시 환경부(D. of Environment)는 안전한 제품 리스트(SF Approved List)에 포함

될 제품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항목을 검토한다.

 Performance: 제품의 본 기능이 기대수준을 만족하는가? 내구성이 있는가? 원

료 등 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Impact(health & environment): 제품이 환경, 작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Cost(life-cycle): 제품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비용 효과적인가?

시 환경부는, ‘Impact’ 항목은 ‘Scoresheet(평가표)’를 이용해 검토하고, ‘Performance’

와 ‘Cost’ 항목은 시의 구매부서와 제품을 사용하는 담당자(최종 사용자)의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한다. 3가지 평가항목이 모두 검토된 제품에는 ‘Required’ 표시, ‘impact’ 항목

만 검토된 제품에는 ‘Suggested’ 표시가 붙는다. 시의 펀드가 사용되는 경우, ‘Required’  

표시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SF Approved에서 제공하는 제품군과 서비스는 청소

용품, 음식 및 식기류, 세제류, 자동차 관련 용품, 조명, 사무용품 등 다양하다.

‘Impact’ 검토 과정을 보면, 시 환경부는 시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들을 조사하고 해당 제

품군에 대한 최상의 적용 가능한 기준(best available standards), Energy Star, Green 

Seal과 같은 에코라벨, 또는 사양 등을 연구해 선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대안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결과를 SF Approved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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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회의와 제품리뷰 등을 통해 시 부서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집한다.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구매한 약 5백만 달러의 79%가 SF Approved의 녹

색제품 구매에 소비되었고,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5% 상승했다.  

자료: http://www.sfapproved.org/

[그림 4-3] 샌프란시스코시의 SF Approve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군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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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sfapproved.org/

[그림 4-4] 샌프란시스코시의 SF Approved list의 예시 

자료: http://www.sfapproved.org/

[그림 4-5] 샌프란시스코시의 SF Approved ‘Impact’ 검토를 위해 사용하는 평가표(Score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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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밀착형 사업장(네일숍, 세탁소)의 유해물질 관리  

캘리포니아는 주택, 학교, 병원 또는 민감시설 300ft 내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perc(perchloroethylene) 사용 드라이클리닝 세탁영업을 2010년까지 중지시켰다. 그 이

외 지역에서 perc를 이용한 세탁업도 2023년까지 불허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적 세탁방식인 wet-cleaning이나  -cleaning으로 전환하는 

perc 드라이클리너에게 $10,0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환

경부는 홈페이지에 wet-cleaning이나  -cleaning 업소를 소개하고, 이러한 업소는 

시가 승인하는 녹색기업이 될 수 있다. 

자료: http://sfenvironment.org/

[그림 4-6] 샌프란시스코시 환경부 사이트가 제공하는 친환경 세탁소 위치 정보

네일 제품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해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

로 시정부는 ‘Healthy Nail Salon Recognition Program’을 2012년에 도입했다. 이 프

로그램은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네일숍을 시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된 네일숍은 시정부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되고 있다. 초기에 

업체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환기설비 설치에 대해 시정부가 최대 $1,000까지 리베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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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3년마다 재인정을 요청해야 한다.

‘Healthy Nail Salon’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시의 환경부가 네일숍의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의 무료 교육훈련을 시행

한다. 

 2단계: 네일숍의 직원들은 시정부의 ‘Healthy Nail Salon’ 기준을 만족하도록 준비

한다.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저장 및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Smoke and CO’ 

검지기를 설치한다.

 3단계: 네일숍은 현장감사를 요청하고, 현장감사를 통과하면 ‘Healthy Nail 

Salon’으로 인정된다.  

자료: 샌프란시스코 환경부, 2014, Healthy Nail Salon Recognition Program White paper

[그림 4-7] 샌프란시스코의 ‘Healthy Nail Sal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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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http://sfenvironment.org/

[그림 4-8] 샌프란시스코시 환경부 사이트가 제공하는 친환경 네일숍 위치 정보

  

(4) 청소관리 사업의 유해물질 관리 

청소관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연간 23갤런이며 이 중 25%가 유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환경부는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Green Cleaning Program’ 진행을 위한 그랜트

를 받아 ‘Green Cleaning’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로 비디오, 설명서, 

플래시카드 등을 제작했다. 

또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 청소관리업체의 종업원을 교육·훈련시켰다. 이후 

평가에서 녹색청소용 제품 사용이 97%까지 높아졌고, 80%는 녹색청소용 제품의 성능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 환경부는 녹색기업 프로그램에 등록을 원하는 청소관리업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

들어 제공하여, 현재 5개의 청소관리업체가 녹색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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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산타모니카 

(1) 가장 선도적으로 시정부가 녹색구매를 추진한 사례 도시2)

산타모니카는 시의 환경부서(Office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주도하에 지

속가능도시를 추진해 암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 도시이다. 시는 

1990년대에 환경보건목표를 수립하고, 시정부가 앞장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녹색구매를 추진했다. 

산타모니카 시정부는 ‘환경적으로 더 좋은 구매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수’를 지속가능

구매 지표(sustainable procurement indicator)로 정의하고, 2010년까지 20개 제품군, 

해마다 5개 제품군을 추가하는 목표를 세웠다. 타깃 제품군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

동차, 음식물 포장재, 컴퓨터, 청소용품, 복사 및 인쇄용지, 건물외벽 낙서제거제, 사무용

품 및 사무기기, 살충제, 조명기구 등이 포함된다.

산타모니카의 성공비결로 지자체장의 지원, 정책결정 과정에 최종 사용자 포함, 대체를 

위한 선행연구 추진, 맞춤형 구매 방식 채택, 환경담당과 구매담당의 파트너십 형성, 시범

사업의 추진, 전문가에 의한 교육, 납품업체들과 대면 회의 개최, 사업의 평가에 기초한 

차기 사업 기획과 추진 등이 꼽힌다. 

(2) Business Greening Program 운영

시 환경부는 환경교육기관인 Sustainable Works(시가 보조금 지급)를 통해 산타모니카 

내의 사업장(상업)을 녹색사업장으로 전환하는 ‘Business Greening Program’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장이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적 영향

을 줄일 수 있는 툴과 자원을 제공하는 인터액티브 컨설팅 프로세스이다. ‘Sustainable 

Works’는 기존 사업장의 환경평가를 통해 자원절약과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제안을 제공한다. 또한, 선택된 환경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도하고, 작업

자의 교육 및 훈련도 진행한다. 일단 사업장이 성공적으로 환경대책을 이행하면 더 나아

2) City of Santa Monica, 2009, Introduction to Sustainable Procurement; 서울시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2012, ‘발암물질 없는 서울,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워크숍 백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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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사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Greening process는 대략 3~6개월이 소

요된다. 

이와 같이 한 번의 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이 환경친화적 사업장으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주목할 점이다. 

(3) 네일숍의 유해물질 배출 관리

샌프란시스코 사례와 유사하게 산타모니카시는 California Healthy Nail Salon 

Collaborative와 함께 ‘Healthy Nail Sal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Healthy Nail 

Salon’으로 인정된 업소는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위치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자료: http://www.smgov.net

[그림 4-9] 산타모니카의 친환경 네일숍 인정 조건



76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3) 캐나다 토론토

(1) 시 자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토는 공중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 주관으로 ‘토론토 암 예방 협력기구

(TCPC)’를 출범했다. 이 기구는 토론토 시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토론토 시정부의 암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했다. 기획단

계에서 암을 주제로 술, 담배, 운동, 직장의 발암물질, 환경 중 발암물질, 먹거리, 자외선, 

조기발견 등의 영역별 워킹그룹을 형성하고 시의 보건국 공무원들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워킹그룹별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력기구가 운영되었다. 워킹그룹별 성과로 

2008년에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인 ‘Environmental Reporting and Disclosure Bylaw

(환경보고 및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시행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저감과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3) 시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사업장이 

자신의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소규모 사업장까

지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보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구성은 [표 4-4]와 같다. 보고 의무 대상인 25가지 유해물질은 시의 교육, 상업 

및 공업 활동에서 배출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조사하고 이 중 건강에 위해한 수준

으로 나타난 화학물질로부터 선정되었다.  

3) 서울시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2012, ‘발암물질 없는 서울,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워크숍 백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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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 내용

정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보고 의무 25가지의 보고 대상 유해물질(물질명과 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치)

보고 면제
보고 면제되는 대상 업종(단순 도소매업, 의료 및 치과 진료실, 건설현장, 식품 및 
숙박 서비스, 연료의 저장/배포/도매 시설 등)

보고 내용
시설명과 위치, 보고책임자 연락처, 각 유해물질의 제조/생산/사용량, 각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 산정방법 등 

자료 보관 5년간 보관 등

점검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

벌칙 위반 시 벌금 수준 등

[표 4-4] 토론토시 ‘Environmental Reporting and Disclosure Bylaw’의 주요 내용

조례에서 보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유해물질은 대규모 사업장을 보고 의무대상으로 규

정한 캐나다 중앙정부 차원의 NPRI(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와는 다르

다. 시정부의 조례로 규정한 25개 우선순위 유해물질 보고 대상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

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하는 수준의 사용량 및 방출량을 기준치로 정하고 있다.  

NPRI 제도가 보고 대상으로 규정한 오염물질은 2016년 기준 343개이나, 보고 대상 시설

은 각 오염물질의 연간 사용량 및 방출량이 많은 사업장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아세트

알데히드의 경우, NPRI 보고 대상은 연간 사용량 및 방출량이 10톤 이상의 대규모 사업

장이라면 토론토 시정부의 조례에 따른 보고 대상은 연간 0.1톤 이상의 중소규모 시설까

지 포함된다. 시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25가지 우선순위 유해물질

의 80%는 NPRI에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

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주요 유해화학물질 25가지에 대한 배출원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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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고 기준치 질량(kg/년)

A 그룹

아세트알데히드 100

아크롤레인 100

벤젠 100

1,3-부타디엔 100

카드뮴 1.0

사염화탄소 100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 100

6가 크롬 10

비-6가 크롬 100

1,2-다이클로로벤젠(이브롬화에틸렌) 100

1,4-다이클로로벤젠 100

1,2-다이클로로벤젠(이염에틸렌) 100

다이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100

포름알데히드 100

납 10

망간 10

수은 1.0

니켈 100

사염화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100

트리클로로에틸렌 100

염화 비닐 100

B 그룹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10

C 그룹

질소산화물( ) 200

지름 2.5마이크로미터 또는 미만의 미립자물질() 30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100

주: a. 그리고 그 화합물들은 금속으로 표시, b. +는 로 표시

출처: 토론토시, Environmental Reporting and Disclosure Bylaw

[표 4-5] 토론토시의 25가지 우선순위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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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배출사업장의 공개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5가지 우선순위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Phase 1~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공개했다. 해당 사업장

은 토론토 공중보건국이 운영하는 ChemTRAC 사이트(www.toronto.ca/chemtrac)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대상 업종 일정

Phase 1
화학 및 석유 제품 제조/음식 및 음료 제조/인쇄 
및 출판/목재업/발전소/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 2010년 배출량 정보를 2011년 6월까지 
보고

- 시는 2012년 6월부터 정보 공개

Phase 2
화학물질 도매업/폐기물 관리 및 복원서비스/의
료진단서비스/드라이클리닝 및 세탁서비스/세
탁소 수리 및 관리/장례 서비스

- 2011년 배출량 정보를 2011년 6월까지 
보고

- 시는 2013년 6월부터 정보 공개

Phase 3
교통부문의 지원서비스(항만, 항공 등)/장비수
리 및 관리/직물,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금속제
품 제조/기타 제조업

- 배출량 정보를 2013년 6월까지 보고
- 시는 2014년 6월부터 정보 공개

[표 4-6] 단계별 배출 사업장 공개 

ChemTRAC 사이트는 사업장이 유해물질 사용 및 방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변에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hemTRAC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지만, 사업장 스스로 유해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시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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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사업장 지원 대책

시정부는 사업장의 유해물질 사용량 및 배출량 보고를 돕기 위해 사업체에 방문해 무료로 

기술을 지원하고 유해물질 사용 및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선순위 유해물질 사용량 및 방출량 저감을 위해 관련 사업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교육, 훈련, 파일럿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전개를 지원하고 있다. 

4)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시는 2030년 non-toxic 스톡홀름을 목표로 ‘Chemical action plan 

2014-2019’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7개 영역으로 구분해 43개의 액션플랜을 제시한다. 

계획은 시정부의 운영부서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화학물질 노

출에 초점을 두고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http://www.toronto.ca/chemtrac

[그림 4-10] 토론토의 25가지 우선순위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정보공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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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정부는 우선 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했다. 우선 ‘Swedish Chemical Agency’s 

priority guide PRIO’(EU의 REACH의 절차에 따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위험물

질(Phase-out substance 또는 Priority risk-reduction substance) 리스트를 따른다. 

이 외에도 스톡홀름시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화학물질을 ‘Local focus substances’로 

선정하고 있다([표 4-7] 참조). 관리 대상영역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공간 및 활동 영역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계획은 밝히고 있다.

자료: 스톡홀름시, Chemical action plan for the city of Stockholm 2014-2019 

[표 4-7] Local focus substances for Stockholm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정부에서 ‘Chemicals Centre’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몰랐던 유해성이 새로이 발견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나 지식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복잡하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복잡성을 고려해 시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이슈를 전담하고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Chemicals Centre’를 2014년에 설립했다. ‘Chemicals Centre’

는 구매 관련 화학물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자문 제공,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관련 이슈 

코디네이팅, 관리감독 및 법집행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계획에서 제시하는 액션플

랜 중 ‘Chemicals Centre’ 관련 내용은 [표 4-8]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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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의 내용
Chemical Action Plan을 소개 및 홍보
시의 운영부서가 화학물질 이슈에 관한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관련 분야 선도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위원회 구성(위해물질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을 목적)
화학물질에 관한 시정부의 Communication plan 개발(목표 그룹, 메시지, 방법 등)
Communication plan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행하고 효과 등 평가
시 운영부서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설프로젝트의 화학물질 관련 자재 사용을 리뷰
건설 분야에 시정부의 규정을 소개하고, 시정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위험물질을 대체할 방안에 대한 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시정부가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

자료: 스톡홀름시, Chemical action plan for the city of Stockholm 2014-2019 

[표 4-8] 스톡홀름시의 계획 중 ‘Chemicals Centre’가 담당하는 액션플랜

5) 독일 독성센터

독일은 생활화학제품, 의약품, 독성이 있는 식물, 농약 등 화학물질에 노출 뒤 이상증상

을 겪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독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8개의 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된다. 

시민들은 전화로 자신의 증상을 상담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방식을 알려준다. 설립 초기

에는 정부가 보유한 제품 정보와 연구 문헌을 기반으로 신고 상담을 했지만 1995년부터

는 축적된 신고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독극물 

및 제품 관련 신고가 잇따르면 곧바로 시장에 ‘경고’를 보낼 수 있으며, 정부 및 기업에 

즉각 연락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경향신문, 2016.08).

자료: 경향신문(2016.08)

[그림 4-11] 독일 독성센터 화학제품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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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정보제공 플랫폼, Good Guide)

2007년 버클리대학 다라 러키(Dara O’Rourke) 교수에 의해 구축된 ‘굿가이드’ 

(Goodguide.com)는 제품의 건강,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공해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척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치약, 칫솔, 화장품 등 생활필수용품, 위생용품, 식품류 등 21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건강, 환경, 사회적 영향력 3가지 영역에 대해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

적 전문지식과 점수체계를 개발해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10에 가까울수록 더 나

은 제품을 의미한다. 건강평가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환경평가는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 평가는 

제조와 판매 관련 사회적 영향(지배 구조, 투명성, 소비자 건강과 안전 정책, 지역 사회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료: http://www.goodguide.com

[그림 4-12] 굿가이드의 정보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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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시사점

국내 지방정부가 환경보건조례 및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전부터다. 화학물질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포함해 포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충청남도

의 환경보건조례와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관리 대책과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주민 관리대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그 외 지방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조례는 대부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주변 지역

의 환경 및 주민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국내 지방정부의 조례는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건조례가 명시하는 정보공개는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환경보건기초조

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위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로 

화학물질 관련 조례가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한 면이 있다. 

수원시의 화학물질 조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사고

대비물질 및 고독성 물질 취급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 및 배출량 정보, 사업장의 화학사

고위험등급 정보와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정보, 위해관리계획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도록 했다. 관련 위원회 구성도 일부 지방정부는 시민단체, 

시민협의회 등 시민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험지역의 지역주민 대표

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조례 내용 중 특이한 사항으로, 수원시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화학사고위험등급을 설정하고, 화학사고위험등급 ‘상’에 해당하

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알권

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과 고독성 물질 사업장 취급현황 파악 등을 위해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

제 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소량 사업장도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상시적인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계획의 수립부터 안전관리교육 실시까지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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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했다. 이처럼 각 지방정부가 조례에 규정하는 기본적 항목은 물론, 일부 지방정부

가 특별히 포함한 규정이 서울시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서울시 관련 조례 제정에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해외 일부 도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자체

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해 정보제공,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스톡홀름의 사례들은 서울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안전한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녹색 제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매를 실천한다. 더 나아가 녹색 제품리스트를 공개해 시

민들도 녹색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부는 세탁소, 네일숍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정부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

다. 화학물질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녹색청소용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방출량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

역의 중소규모 사업장도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보고대상 

화학물질도 지역의 현황조사로부터 우선순위 25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대상 사업장을 Phase 1~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방출량

을 추정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툴과 사이트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 및 사업장이 많은 서울시가 참고할 도시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정부가 화학물질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고려해, 화학물질 이슈를 전담하고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Chemicals Centre’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Chemicals Centre’처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설립도 서울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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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민·관계자 인식 조사

1_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

1) 조사 개요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유효 표본

은 642개로 남성 49.7%, 여성 50.3%이며, 연령별로는 20대 24.3%, 30대 28.5%, 40대 

26.2%, 50대 이상 21.0%다. 응답자 표본 특성과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표 5-1], [표 

5-2]와 같다.

서울시민의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성, 연령, 자치구별 인구 모집단 비례 할당 표본 추출

조사 기간 2016년 7월 21일 ~ 7월 27일 

표본 규모 총 642명(95% 신뢰구간에서 최대 표본허용오차: ±3.87%) 

[표 5-1] 일반시민 설문조사 개요

구 분 표본 전체 구성비(%)

합 계 642 100.0%

성별
남성 319 49.7%

여성 323 50.3%

연령

20대 156 24.3%

30대 183 28.5%

40대 168 26.2%

50대 이상 135 21.0%

[표 5-2] 일반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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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 수 구성비(%)

전   체 642 100.0

권역1)

도심권 84 13.1 

동북권 159 24.8 

서북권 96 15.0 

서남권 171 26.6 

동남권 132 20.6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18 2.8 

100~199만 원 66 10.3 

200~299만 원 93 14.5 

300~399만 원 120 18.7 

400~499만 원 107 16.7 

500~599만 원 88 13.7 

600~699만 원 58 9.0 

700만 원 이상 92 14.3 

가족
구성원
(복수)

영유아 97 15.1 

초중고 학생 149 23.2 

성인 585 91.1 

60세 이상 노인 101 15.7 

임산부 16 2.5 

환자 5 0.8 

영유아/
임산부/환자
보유여부2)

있음 113 17.6 

없음 529 82.4 

직업

자영업 37 5.8 

판매/서비스직 28 4.4 

기술/숙련공 28 4.4 

사무직 254 39.6 

경영/관리직 35 5.5 

전문/자유직 70 10.9 

전업주부 84 13.1 

학생 66 10.3 

무직 16 2.5 

기타 24 3.7 

주1) 권역 -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주2) 영유아/임산부/환자 보유 여부: 가족 중 영유아 또는 임산부,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여부

[표 5-2 계속] 일반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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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조사 내용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분야
 환경 분야별 관심도
 환경 분야별 이해도
 환경 분야별 관리수준 만족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실천

 생활화학제품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주변 화학물질 취급 공장/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생활용품 구매 시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관심도
-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확인 방법 및 확인하지 않는 이유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정보 인지 시 행동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용 공장/사업장 인지 시 행동
 세탁소, 미용실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사용 
인지 시 행동

유해화학물질 정보 
전달 관련

 정부가 운영하는 제품의 위해성 또는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이트 인지도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의 적절성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 효과적인 전달 경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시 적절한 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공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선호 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참여 의향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요 및 정책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련 우선 강화가 필요한 분야
 분야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책임주체
-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형/중소형 공장,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영유아 및 어린이용품, 생활밀착형 사업장

 분야별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만족도
 분야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유해화학물질 개선을 위한 가격 인상 시 수용가능 인상 폭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이 낮은 제품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

[표 5-3] 일반시민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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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및 분석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67.4%가 대기오염을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았고, 이어 쓰레기 

9.3%, 유해화학물질 8.7% 순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 서울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환경 분야

환경 분야별 관심 정도에서는 대기오염 관심도가 85.8%로 가장 높았고, 유해화학물질은 

70.6%로 수질오염 69.9%, 소음 68.4%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 환경 분야별 관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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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별 이해도의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도가 56.1%로 가장 높은 반면, 유해화

학물질은 34.9%로 가장 낮았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 환경 분야별 이해도

환경 분야별 관심도와 이해도를 연계한 IPA분석결과도 유해화학물질 관심도는 소음이나 

수질오염보다 높으나 이해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시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5-4] 환경 분야별 관심도와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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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가 미흡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환경 분야로는 대기

오염이 5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해화학물질 15.7%, 수질오염 11.2% 순으로 나

타났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환경요소로 관리 소홀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과거부터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해

화학물질은 최근 가습기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최근 들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5] 관리 미흡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 분야

(2)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실천

생활권 주변에 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 공장(사업장)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8.6%(312명)로 나타났으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관심은 있어도 관련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75.2%(248명)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실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7.3%(560명)로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장 및 공장

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권 주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 공장(사업장)이 있음을 안 경우의 행동으로, 

해당 공장/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안전 정보 및 철저한 관리 요청이 42.4%로 가장 많았

으며, 이사를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33.3%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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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6] 생활주변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 
대한 관심도

Base: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는 자(N=330)

[그림 5-7]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는 이유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8]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사업장 인지 시 행동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 미용실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안 경우의 행동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거나(45.0%), 무

조건 구매하지 않는다(31.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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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9] 유해화학물질 취급 생활밀착형 사업장 인지 시 행동

시민들이 환경부가 선정한 위해우려제품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건강 위해 가능성

을 인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5종의 제품 중 방향제, 탈취제, 소독제, 섬유유연제, 김서

림 방지제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다른 제품군보다 상대적

으로 낮았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0] 위해우려제품 15종의 건강 위해 가능성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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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용품 구매 시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생활용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

인하는 방법은 ‘제품에 명시된 내용 부족으로 인터넷 등 다른 채널을 통해 확인’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확인’하는 경우는 46.3%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제품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을 의

미한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1] 생활용품 구매 시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관심도

Base: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관심 응답자(N=404)

[그림 5-12]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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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비확인자(N=238)

[그림 5-13]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과 정보는 있어도 내용이 

어려워서’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관심이 있어도 관련 정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부족과 내용의 어려움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유해물질 함유 여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4] 제품 설명서 내용 확인 및 준수 정도

제품에 명시된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설명서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

우도 37%로 적지 않았다. 시민들이 제품의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시민들이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도록 교육 및 홍보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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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5] 제품 유해화학물질 함유 정보 인지 시 행동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정보를 좀 더 알아보고 사용을 결

정하겠다는 의견이 41.4%, 무조건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34.1%로 나타났다. 

(3) 유해화학물질 정보 전달 관련

제품의 위해정보 또는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사이트를 아는 경우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사이트를 방문할 의향에는 긍정적 응답이 84.1%로 

높았다. 이는 정보제공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6] 정부의 정보제공 사이트 인지 여부 [그림 5-17] 향후 정보제공 사이트 방문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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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8]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TV/신문 등 대중매체’가 71.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자료’는 69.9%로 그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확한 정보제공 경로가 제한적이므

로 향후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19]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적절한 제공 여부

Base: ‘비적절 제공’ 응답자(N=564)

[그림 5-20]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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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이 부족하다’

는 응답은 25.9%,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0.7%였다. 향후 정보제공 시 유

해화학물질 관련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설명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적 근거나 

출처 제시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1]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의 효과적 경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 경로는 ‘TV/신문 등 대중매체’ 55.9%, ‘인

터넷 자료’ 22.3%, ‘제품 자체 표시사항으로 제공’ 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므로 공

공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이나 홍보를 할 경우, TV 공익광고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제공은 17.1%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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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2]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홍보 시 적절한 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련 필요한 정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발생 가능 질병’ 26.0%, ‘유해화

학물질 함유 제품 리스트’ 21.5%, ‘유해화학물질이 일으킨 사고 사례’ 19.3% 순으로 관

심과 정보 수요가 많았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3]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공이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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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TV/모니터를 통한 영상교육이 58.4%, 인터넷 

교육이 26.2%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영상 자료를 다양하게 제작해, 유관

기관(지자체 및 민방위, 보건기관, 교육기관, 기타 단체 모임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4] 유해화학물질 관련 선호 교육 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8.3%로 대다수의 응답자

가 교육 참여 의향을 보였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5]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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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 관리 수요 및 정책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이 41.9%

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유아/어린이용품’은 19.6%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밀착형 사

업장 관리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시민들은 직접적

으로 접촉하는 생활용품이나 영유아/어린이용품 등 제품 단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6]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우선 강화 필요 분야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책임있는 관리 주체를 다르게 생각했다. 유해화학물

질 함유 생활용품 및 영유아/어린이 용품의 관리 주체로 중앙정부와 사업주를 꼽는 비율

이 높았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사업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생활밀착형 사업

장은 해당 자치구를 관리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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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7] 유해화학물질 관련 책임 있는 관리 주체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특히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수준 만족도는 65.9%, 영유아/어린이용품에 대한 관리수준 만족도는 6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8]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만족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 관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엄격한 

기준 설정으로 사용 제한’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제공’ 32.7%, 

‘처벌 강화’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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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부의 필요한 노력을 종합하면, 서울시민들이 정부에게 우선

으로 바라는 것은 엄격한 관리기준 설정과 현장 감시 모니터링, 위반기업 처벌 강화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응답도 모든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아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함께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29] 분야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부의 필요한 노력(1순위 기준)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낮춘 기술이나 원료 사용으로 제품/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가격 인상폭은 평균 14.3%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이 낮은 제품 정보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94.5%인 대다수가 찬성했

다. 반대 이유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결여가 85.7%를 차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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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 평균: 각 보기 인상 폭의 중앙값(median)을 이용한 산출 평균

[그림 5-30] 유해화학물질 개선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수용 가능 폭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1]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낮은 
제품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시민)

Base: ‘정보제공 반대’ 응답자(N=35)

[그림 5-32]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낮은 
제품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이유(시민)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의 정보제공도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이유로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사업장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의 정보제공도 대다수가 

찬성했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을 보면, 가급적이면 이

용 57.5%, 적극 이용 33.4% 등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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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3]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시민)

Base: ‘정보제공 반대’ 응답자(N=18)

[그림 5-34]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이유(시민)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5]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 관련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시민)

Base: ‘정보제공 찬성’ 응답자(N=617)

[그림 5-36]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에 대한 
우선 이용 정도(시민)

서울시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77.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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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7]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 정도(시민)

Base: ‘조례 제정 반대’ 응답자(N=27)

[그림 5-38]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시민)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로 규제를 통한 예방이 48.3%로 가장 높았고 정보 

제공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27.1%였다. 하지만 사후 적극적 문제 해결은 

4.8%에 불과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을 시민들도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Base: 전체 응답자(N=642)

[그림 5-39]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

기타 의견에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무조건 쓰지 마라’는 정보

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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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관계자 인식

1) 조사 개요

서울시 본청 및 24개(강남구 제외) 자치구의 관계자,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

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총 유효 표본은 522명으로 시청 9.8%, 자치구 

84.6%, 시민단체 5.6%이다. 

서울시민의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내용

조사 대상 서울특별시 본청 및 24개 자치구 공무원(493명), 환경시민단체(29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6년 9월 12일 ~ 9월 23일 

표본 규모 총 522명(95% 신뢰구간에서 최대 표본허용 오차: ±4.3%) 

조사 내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의견
-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 유해화학물질 관리조직, 제도 개선,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표 5-4] 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및 분석

(1)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응답자(N=519)

[그림 5-40] 유해화학물질 관리수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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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형별 관리수준 만족도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품 관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대한 불만족 응답도 50%를 넘었다. 유해화

학물질 관리에서 우선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 28.7%, 생활용품 

및 소비제품 27.7%로 나타났으며, 모두 해야 한다는 의견도 22.5%로 조사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N=519)

[그림 5-41]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우선 강화가 필요한 분야

(2)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155명) 중 사이트가 시민에

게 제공하는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46.3%, ‘내용이 어려워서’ 21.3%로 나타났다. 

Base: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N=80)

[그림 5-42]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이트의 정보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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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 등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이 81.0%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

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30.2%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N=505)

[그림 5-43] 제품표시 정보제공의 
적절성

Base: 정보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자(N=398)

[그림 5-44] 정보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리스트’가 36.2%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16.3%, 발생 가능한 질병 16.1%, 안전한 제품 

리스트 10.0%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기준). 

Base: 전체 응답자(N=522)

[그림 5-45]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공해야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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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화학물질 관리조직, 제도 개선,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는 정보제공을 통한 예방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

장 많았고, 규제를 통한 예방 35.2%, 모니터링 강화 21.9% 순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N=520)

[그림 5-46]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중요 요소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전문인력 충원 39.3%, 관련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 24.3%, 관련 정책 수립 22.1% 순으로 응답했다(1순위 기준). 

Base: 전체 응답자(N=507)

[그림 5-47]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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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이 낮은 제품의 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 정보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도 찬성의견이 많았다. 

Base: 전체 응답자(N=522)   

[그림 5-50]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관계자)

Base: ‘정보제공 반대’ 응답자(N=76)

[그림 5-51] 유해화학물질 배출 공장/사업장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이유(관계자)

Base: 전체 응답자(N=522)

[그림 5-48]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낮은
제품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관계자)

Base: ‘정보제공 반대’ 응답자(N=63)   

[그림 5-49]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낮은 
제품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이유(관계자)



114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담당조직을 통합하여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되   지금의 조직체계가 적절          기타       
     전담부서를 만듦          협력체계 강화                

Base: 전체 응답자(N=509)

[그림 5-56] 유해화학물질 관리조직체계 개선방안

Base: 전체 응답자(N=521)  

[그림 5-52]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 관련 
정보제공 시 찬성 정도(관계자)

Base: ‘정보제공 반대’ 응답자(N=72)

[그림 5-53] 생활밀착형 클린사업장에 대한 
정보제공에 반대하는 이유(관계자)

 Base: 전체 응답자(N=517)  

[그림 5-54]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 정도(관계자)

Base: ‘조례 제정 반대’ 응답자(N=132)  

[그림 5-55]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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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이 기존의 분산된 담당조직을 

통합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꼽았다. 두 번째로는 30%의 응답률을 얻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이 꼽혔다. 

3_시사점

서울시민 6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유해화

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시민의 이해를 돕고 충족시킬 수준의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은 미흡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가 39.5%, ‘설명이 부족하다’가 25.9%, ‘정보를 신뢰

하기 어렵다’가 20.7%였다.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이 41.9%

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어린이용품’은 19.6%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밀착형 사업장 관

리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시민들은 직접적으

로 접촉하는 생활용품이나 영유아/어린이용품 등 제품 단위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필요

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책임 있는 관리주체도 다르게 생각했다. 유해화학물

질 함유 생활용품 및 영유아/어린이용품의 관리주체로 중앙정부와 사업주를 꼽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사업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생활밀착형 사업장

은 해당 자치구를 관리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서울시민들은 엄격한 관리기준 설정과 현장 감시 모니터링, 위반기업 처벌 강화 등 유해화

학물질 사용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정책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희망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전예방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따라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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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함께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개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출사업장이나 클린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민 10명 중 9명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서울시 관련 공무원과 환경시민단체 관련자 522명 대상의 의견조사 결과는 복잡한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전문적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관련 현황 

파악 및 정보 수집이 24%로 뒤를 이었다. 관련 조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담조

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다.



06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1_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2_기반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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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유해화학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1_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조직 기반의 구축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 적고 소비제품 사용이 많으며 소규모 배출시설이 

산재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고 법령의 실행력 향상과 사각지대 최소화로 유해화학물질

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는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화학물질 관련 이슈를 총괄조직 없이 

여러 부서에 분산해 관리해 왔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개선해 전문성과 총괄기능을 갖춘 

관리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더불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갈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도 필

요하다.  

법제도, 조직 및 정보제공 기반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반이 구축되면 4가지 유해화학

물질 배출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표 6-1]은 현재

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고려해 제시한 4가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관리방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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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별 서울시 관리방향

2_기반 구축 방안

1) 관련 조례의 제정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이 적고 소규모 사업장과 소비제품 사용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단독으로 제정하기보다는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전반을 다루는 환경보건조례에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녹여내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 제정 방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지방정부의 환경보건조례, 화학물질 관리 조례

를 참고하고, 소비자기본법과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등 시민의 알권리 내용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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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그림 6-1]과 같이 4장, 29조항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기초자료 확보와 모니

터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 구축 조항(제10조),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를 위한 조항(제14조),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제17조~제25조)을 담고 있다. 

특히, 정보수집 및 생산, 교육 및 홍보 등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련 전문적 영역을 담당

할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은 제15조~제16조에 포함된

다.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 조항은 제26조와 제27조에 각각 

담았다(전체 조례(안)은 부록3에 수록).    

[그림 6-1]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의 조항

2) 관리조직 기반의 개선

궁극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신설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기존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총괄기능을 한 부서로 집중하고 

각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4가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이 중복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담당부서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때 조례에서도 제시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정보수집 

및 전달뿐 아니라 스톡홀름의 ‘Chemicals Centre’처럼 복잡한 화학물질 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전문센터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독일의 

독성센터처럼 시민과 일차적으로 소통하는 역할도 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그림 6-2]와 

[그림 6-3]에 중단기적, 장기적 관리조직 기반의 구축 방향과 각각의 역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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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중단기적 관리조직 기반의 구축 방향

[그림 6-3] 장기적 관리조직 기반의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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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의 구축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의 허브

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 생산 및 기존 정보의 검증을 위한 기초 조사·분석 등은 관련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특히,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정보공

개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치도록 한다. 정보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웹사이트 및 앱,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은 

센터가 개발한다. 또한, 센터는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시민과 기

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소, 교육기관, 유통매장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콜센터와 웹사이트, 앱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정보제공뿐 아니라 시민의 민원과 제

보를 수집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4] 정보전달체계 구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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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

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

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

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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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

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

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

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

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록 / 141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구청장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

강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근로자 교육, 기술개

발 및 유해, 위험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9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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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

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켜

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를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하

여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임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

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강에 심각

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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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제14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

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

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 안전제품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

품의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5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6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

물질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센터관리운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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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환경보건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3. 제15조의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8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5.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6.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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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5.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6.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

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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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

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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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공개 및 교육·홍보

제26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3. 제14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

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6.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7. 물품 등의 환경성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

 8.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제2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

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

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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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 및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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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Safe Chemicals 

Management in Seoul 

Yu-Jin ChoiㆍHye-Jin Lee

People are exposed to various chemicals in everyday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s. People can also be accidently exposed to 

hazardous chemicals from chemical leaks at plants. In addition, people 

can be exposed to hazardous chemicals from chemical products such 

as cosmetics, detergents, paints, clothes, and building materials. 

There are 44,585 registered chemicals but, as of 2014, only 19% of 

registered substances have undergone risk assessment. Moreover, 400 

chemical substances are newly registered every day. The lack of 

transparent information, inefficient safety measures related to the 

control of substances, and poor communication regarding the risks of 

toxic chemicals are ongoing challenges. A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drew great public attention to toxic chemicals, and 

is deepening public anxiety about chemical produc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doing to protect citizen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We 

examine the ongoing challenges. We also surveyed citizens and the 

relevant people in order to find out potential solutions that could be 

implemen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result, We 

suggest an infrastructural framework for the safe management of 

chemical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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